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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dynamics between aging population and local 

finance. In recent years, the aging rate has been accelerating the pace. The trend 

implies that Korea is moving towards the aging society, presumably, with 

unprecedented speed in the world. Aging society's biggest problems are centered 

around the explosive growth of the financial needs. In particular, these problems are 

apt to appear more seriously in local governments, as most of them are confronted 

with high level of aging population and poor financial bases. Firstly, it analyzes how 

the population structure in the local government impacts local finance, income and 

expenditure. Based upon in-depth literature reviews, this study examines variables 

related to aging population and local fiance. Secondly, it focuses on a series of 

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 loops which would reveal the essence of the mutual 

interaction structure between aging population and local governments' fiscal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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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

입하였으며, 2012년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고령화를 경험했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빠르

게 진행되고 있어 2017년에는 고령인구가 14%이상이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

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도달 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2). 고령화로 인해 2015년에 이르면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하는 노령화지수가 2010년 83.5%에서 2015년에는 111.9%, 2030년에는 265.4%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07).

인구 고령화의 진행 과정에서 대도시와는 달리 젊은 층의 인구가 적고, 노년 인구의 비

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는 

연금, 의료보장,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재정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지

방재정이 붕괴되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급증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고

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인해 그 존폐가 위태로울 정도까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

촌지역의 군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인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도 최근 노인복지 수요가 급속

히 늘어나는 관계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다(이상용 

외, 2010:1-99). 

이 논문은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고

령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연

구가 아니라 고령화와 지방재정의 다차원적인 관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

조를 탐색하고 그것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다차원적인 구조와 그 파급효과를 여러 가지 

요인들 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사고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유

용하다. 시스템사고를 통한 접근은 고령화 및 지방재정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호

작용 경로를 양의 피드백 루프 또는 음의 피드백 루프로 나타내고 각각의 특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적 변화 행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논문의 초점은 인구 고령화가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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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며, 또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방재정의 세입, 세

출 등 지방재정의 동태성에는 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설명하는데 있다. 이 

논문의 주요 연구내용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고령화 속도와 그 위험성, 고령화

가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피드백 구조,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

의 동태성과 그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들을 규명하는 것 등이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고령화 속도: 다가오는 Age-quake?

1. 대한민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므로 출산율과 수명연장의 함수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세계에서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은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고 기대

수명은 크게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및 유럽의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7%)에서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0여년 남짓 걸린 반면 대한민국은 [그림 1]과 <표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25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초고속 초고령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

찬영 외, 2011: 1).

대한민국은 2000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 부양비율이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

았었다. 그러나 각종 예측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2050년부터

는 일본을 앞서는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사항은 <표 1>의 통계청 인구추

계 결과에서 보듯이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추계를 할 때마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

이다(그림 1에서 화살표 방향 이동). 이는 그 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촉진하는 저출산과 

기대수명연장의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통계청 등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이며, 그 결과로 나타날 ‘고령화 지진(Age-quake)’은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체의 존립기반

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2)

1)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일본의 고령화는 37.8%이고 대한민국은 38.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THE KOREA TIMES, 2009.9.7.). 

2) Age-quake라는 말은 영국의 인구학자 Paul Wallace가 그의 책 Age-quake(2000)에서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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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계청 인구추계별 고령화 예측치의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 2001년, 2005년, 2006년, 2011년에서 재작성.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01년

인구

추계

총인구 38,124 42,869 47,008 49,594 50,650 50,296

구성

비

(%)

0～14세 34.0 25.6 21.1 17.2 13.9 12.4

15～64세 62.2 69.3 71.7 72.1 71.0 64.6

65세+ 3.8 5.1 7.2 10.7 15.1 23.1

2005 

인구

추계

총인구 38,124 42,869 47,008 49,220 49,956 49,329

구성

비

(%)

0～14세 34.0 25.6 21.1 16.3 12.6 11.2

15～64세 62.2 69.3 71.7 72.8 71.7 64.7

65세+ 3.8 5.1 7.2 10.9 15.7 24.1

2006 

인구

추계

총인구 38,124 42,869 47,008 48,875 49,326 48,635

구성

비

(%)

0～14세 34.0 25.6 21.1 16.2 12.4 11.4

15～64세 62.2 69.3 71.7 72.9 72.0 64.4

65세+ 3.8 5.1 7.2 11.0 15.6 24.3

2011 

인구

추계

총인구 1) 38,124 42,869 47,008 49,410 49,824 48,268

구성

비

(%)

0～14세 34.0 25.6 21.1 16.1 12.0 9.9

15～64세 62.2 69.3 71.7 72.8 72.4 65.7

65세+ 3.8 5.1 7.2 11.0 15.5 24.4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 2001년, 2005년, 2006년, 2011년에서 재작성.

주 1) 2011년 인구추계 결과에서 ‘저위’ 수준의 예측결과를 사용함

<표 1>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추계 결과와 고령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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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는 2004년 OECD가 이미 ‘대한민

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Korea)’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는 경제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정도”라며 지적한바 있다. 이 보고

서는 우리나라가 5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며, 인구학적인 고령화 속

도에 대해서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속도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0년 한국의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OECD 회

원국 가운데 멕시코, 터키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50년엔 무려 67%로 상승해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와 함께 ‘노인 부양비율’이 세계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OECD, 2004; 동아일보, 2009.10.9.).

OECD는 ‘글로벌 경제 장기 전망(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2012)’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지적하며, 

2030~2060년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OECD 국가 중 최

하위인 1.0% 정도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UN도 대한민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다. UN은 2007년‘세계 

경제사회 조사보고서(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2007)’에서 대한민국은 출산율 급감

의 영향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노후 보장에 대한 재정부담 압박이 심해

질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UN은 이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노후 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GDP 기준으로 2005년에는 OECD회원국 평균인 1.1%보다 크게 낮은 0.3%에 불과했지만 

2050년에는 그 비중이 4.7%로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UN은 2012년에도 

전세적인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대한민국은 일본에 이어 고령화가 급속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금개혁과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UNFPA, 2012).

IMF도 2007년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하였

고, 2012년에는 급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불평등 문제가 뒤얽힌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IMF, 2007; IMF, 2012).

미국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2001년 글로벌 고령화 준비지수(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를 통

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전성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였다(CSIS, 2011). Standard & Poor’s도 우리나라가 빠른 고령화 여파로 고령화 

관련 예산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부채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 수준을 뛰어 넘

어설 것이며, 연금과 보험 등 고령화 관련 정부 지출이 2010년 국내총생산(GDP)대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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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2030년에는 10.8%, 2050년에는 17.2%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문화

일보, 2011. 1. 17.).

경고기관 대한민국의 고령화에 대한 경고내용

OECD(2004)

•세계에서 제일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고령화를 경고.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는 경제사회적으로 어마 어마한 충격을 줄 것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뿐이라고 지적

OECD(2012)

•2025년 이후, 즉 2030~2060년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급속한 인

구 고령화로 인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1.0% 정도까지 추락할 것이

라고 경고 

•고령화가 지속되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새 일손이 줄어들어 성장 잠재

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

UN(2007)

•대한민국은 출산율의 급감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

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후 보장에 대한 재정부담 압박이 심해질 것

•고령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재정부담이 2005년 GDP의 0.3%에서 2050년 

GDP의 4.7%로 상승

UNFPA

(2012)

•전세계적인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하여 경고, 한국은 일본에 이어 고령화

가 급속하게 진행됨 

•연금개혁과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

IMF(2007)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경제 성장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 

•상당한 조정비용이 소요될 것.

IMF(2012)

•대한민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불평

등 문제가 뒤얽힌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 

CSIS(2012)

•글로벌 고령화 준비지수(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것을 경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며,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경고 

Standard & Poor’s(2011)

•빠른 고령화 여파로 대한민국의 고령화 관련 예산지출이 급증하면서 정

부부채가 2050년에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 수준을 뛰어 넘

어설 것

•연금과 보험 등 고령화 관련 정부 지출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대비 

5.8% 수준에서 2030년에는 10.8%, 2050년에는 17.2%까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문화일보, 2011.1.17.)

자료: 각 기관에서 발간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함.

<표 2> 대한민국의 고령화와 그 영향을 경고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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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고령화 속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UN,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의 빠른 고

령화 속도와 그에 따른 다차원적인 재정적 위험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고령화의 위험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재

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으

면서도 노인복지 지출과 같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져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으

로 예측된다. 고령화 수준이 심각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른바 ‘고령화 지진’의 진원지

가 되어 사회경제적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수준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현재 광역

시와는 달리 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은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전라남도는 이미 초고령사회

로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5년에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든 

도가 고령사회가 되고,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2035년에 이들 도는 모두 

고령인구가 30%를 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서울의 경우에도 고령화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어서 2019년이 지나면 고령사회로 진입

하고, 그로부터 불과 6년 후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넘어가게 된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늦은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2023년에 가서는 고령사회

에 도달하게 되고, 6년 후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늙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는 

2010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7년에는 30%를 넘어서고, 2040년에는 42.5%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경우도 전

라남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6-7년 안에 초고령사회에서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적 고령화 속도가 느린 광역시의 경우에도 부산은 2014년, 대구는 2018년, 서울은 

2019년, 인천, 광주, 대전은 2022년, 울산은 2023년에 모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

들 광역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는 인구규모가 시, 군 보다 크기 때문에 고령자수

도 많아 심각한 고령화의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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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1 11.4 9.8 11.9 10.5 8.9 9.2 8.9 7.1 9.0 15.6 13.9 15.4 16.5 20.4 16.7 12.5 13.0

2012 11.8 10.3 12.6 11.0 9.3 9.7 9.3 7.4 9.3 16.0 14.2 15.6 17.0 20.9 17.0 12.8 13.4

2013 12.2 10.9 13.2 11.5 9.7 10.1 9.7 7.8 9.7 16.4 14.5 16.0 17.5 21.4 17.5 13.3 13.9

2014 12.7 11.4 14.0 12.0 10.1 10.5 10.1 8.3 10.1 16.8 14.9 16.3 18.1 21.8 18.0 13.7 14.3

2015 13.1 11.9 14.6 12.5 10.5 10.8 10.5 8.7 10.4 17.1 15.2 16.7 18.6 22.2 18.4 14.1 14.7

2016 13.5 12.3 15.3 13.1 10.9 11.2 10.9 9.2 10.7 17.4 15.5 17.0 19.1 22.7 18.9 14.6 15.2

2017 14.0 12.8 16.0 13.6 11.3 11.6 11.3 9.7 11.1 17.9 16.0 17.4 19.5 23.1 19.4 15.0 15.6

2018 14.5 13.3 16.8 14.2 11.8 11.9 11.7 10.3 11.6 18.5 16.5 17.8 19.9 23.5 20.0 15.5 16.0

2019 15.0 13.9 17.6 14.8 12.4 12.4 12.3 10.9 12.1 19.2 17.1 18.3 20.5 24.0 20.6 16.1 16.6

2020 15.7 14.6 18.5 15.6 13.1 12.9 12.9 11.7 12.7 19.9 17.7 18.9 21.2 24.6 21.3 16.9 17.2

2021 16.5 15.4 19.5 16.4 13.8 13.5 13.6 12.5 13.4 20.8 18.5 19.5 21.9 25.3 22.1 17.6 18.0

2022 17.2 16.1 20.6 17.2 14.6 14.1 14.4 13.4 14.2 21.7 19.3 20.2 22.7 26.0 23.0 18.5 18.7

2023 18.1 16.9 21.6 18.1 15.5 14.8 15.2 14.3 14.9 22.7 20.2 21.0 23.5 26.9 23.9 19.3 19.5

2024 19.0 17.8 22.7 19.0 16.4 15.5 16.0 15.3 15.8 23.7 21.1 21.8 24.4 27.8 24.8 20.3 20.4

2025 19.9 18.7 23.8 20.0 17.4 16.3 16.8 16.3 16.7 24.8 22.0 22.7 25.4 28.8 25.9 21.3 21.3

2026 20.8 19.5 24.8 21.0 18.4 17.1 17.7 17.3 17.6 25.9 23.0 23.7 26.3 29.7 26.9 22.3 22.3

2027 21.8 20.4 25.9 22.0 19.4 17.9 18.6 18.4 18.5 27.0 24.0 24.6 27.3 30.7 28.0 23.3 23.2

2028 22.7 21.2 26.8 23.0 20.3 18.6 19.4 19.4 19.3 28.0 25.0 25.5 28.2 31.7 29.0 24.3 24.2

2029 23.5 22.0 27.7 23.9 21.2 19.3 20.2 20.3 20.2 28.9 25.8 26.4 29.0 32.6 29.9 25.2 25.1

2030 24.3 22.8 28.5 24.7 22.1 20.1 21.0 21.2 21.0 29.9 26.7 27.3 29.9 33.5 30.8 26.0 26.0

2035 28.4 26.5 32.4 29.0 26.2 23.7 24.8 25.5 25.0 34.4 31.2 31.7 34.2 38.1 35.4 30.5 30.6

2040 32.3 30.2 35.9 32.7 30.0 27.2 28.4 29.0 28.8 38.7 35.3 36.1 38.4 42.5 39.6 34.5 35.0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12,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2012.

<표 3>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계 (단위 :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수준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살펴보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에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고령화의 수준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연령별 인구, 고령화, 부양인구비, 노령화지수, 그리

고 2020년과 2030년의 고령화 예측치가 정리되어 있다.

<표 4>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이미 2012년 현재 고령화 수준이 초

고령사회(20% 이상)를 넘어 30% 이상이 된 기초자치단체가 4곳이나 되며, 25% 이상인 곳

만도 13개 자치단체가 되고 있다. 군 지역들은 무안군을 제외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관련 지표를 보면 고령화를 포함하여 부양인구비와 노령화지수가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라남도 기초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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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의 고령화 수준은 고령화 예측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30년경에는 50%에까

지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구 분

2012년 연령별 인구 2012년 고령화 관련 지표 고령화 예측치4)

총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고령화1) 부양
인구비2)

노령화
지수3)

2020년 
고령화

2030년 
고령화

합 계 1,910,707 275,518 1,272,939 362,250 19.0 50.1 131.5 22.3 30.4

목포시  244,919  43,598  156,037  27,143 11.1 45.3 62.3 13.0 17.8

여수시  292,809  45,261  187,233  38,915 13.3 45.0 86.0 15.6 21.3

순천시  272,773  45,871  170,210  32,548 11.9 46.1 71.0 14.0 19.1

나주시  88,118  9,964  51,937  21,373 24.3 60.3 214.5 28.5 38.9

광양시  150,950  27,464  95,905  14,309 9.5 43.6 52.1 11.2 15.2

담양군  47,383  4,715  27,883  12,264 25.9 60.9 260.1 30.5 41.5

곡성군  30,993  3,244  16,556  9,497 30.6 77.0 292.8 36.1 49.1

구례군  27,206  3,026  14,986  7,714 28.4 71.7 254.9 33.4 45.5

고흥군  72,008  6,709  37,786  24,032 33.4 81.4 358.2 39.3 53.5

보성군  47,486  5,197  25,280  14,640 30.8 78.5 281.7 36.3 49.4

화순군  68,686  10,178  39,522  14,487 21.1 62.4 142.3 24.8 33.8

장흥군  41,910  4,767  22,672  12,071 28.8 74.3 253.2 33.9 46.2

강진군  40,513  5,014  21,856  11,258 27.8 74.5 224.5 32.7 44.5

해남군  78,303  9,517  43,975  20,458 26.1 68.2 215.0 30.8 41.9

영암군  60,055  8,920  34,860  12,866 21.4 62.5 144.2 25.2 34.3

무안군  75,849  11,596  44,776  14,674 19.3 58.7 126.5 22.8 31.0

함평군  36,048  3,673  19,452  11,005 30.5 75.5 299.6 35.9 48.9

영광군  57,006  7,156  32,643  13,752 24.1 64.1 192.2 28.4 38.7

장성군  46,247  5,643  26,434  11,673 25.2 65.5 206.9 29.7 40.5

완도군  53,932  6,442  30,102  14,642 27.1 70.0 227.3 32.0 43.5

진도군  33,349  3,910  17,992  9,773 29.3 76.1 249.9 34.5 47.0

신안군  44,164  3,653  25,269  13,156 29.8 66.5 360.1 35.1 47.8

자료: 전라남도,｢주민등록인구통계｣. 2012년 11월말 기준. 전남도청 홈페이지 자료.

주
1)
 (65세 이상인구/전체인구)× 100

주
2)
 ((65세 이상인구+0-14세 인구)/(15-64세 인구))× 100

주
3)
 (65세 이상 인구/ 0~14세 인구) × 100

주
4)
 전라남도 각 기초자치단체의 고령화 예측치는 통계청의 시도별 장례인구 추계 상의 전라남도의 2012년 고령화 값과  

    2020년 및 2030년 간의 증가율을 구하여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한 수치임.

<표 4>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시, 군)의 고령화 정도 및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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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구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의 기본구조에 대한 검토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인구 고령화 문제의 기본구조를 

고령화 과정의 산술적 기본구조와 고령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두 가

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을 규명하

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과정과 그 구조를 이

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지방재정의 동태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지방재정 자체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먼저 고령화가 사회경제

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 고령화 과정의 산술적 기본구조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과정의 

산술적 구조를 통해서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구 고령화의 기본적인 산술적 

구조는 전통적으로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으나 이

는 단일방향으로만 흐르는 구조를 가정하고 있다(통계청, 2011). 이 논문에서는 코호트요인

법을 시스템다이내믹 방법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변화과정, 특히 고령화와 관련된 요인들 간의 상

호작용 관계를 피드백 구조라는 관계에 주목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다. 즉,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변수들 간의 산술적 인과관계가 선순환 또는 악순환 고리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의 피드백 관계인지, 아니면 균형과 자기억제의 성격을 갖는 음의 피드

백 관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2]의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는 인구 고령화가 어떻게 유년인구(0-14), 생산

가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4세 이상) 등의 3개 코호트와 이들 코호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피드백 구조에 의해서 계산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인과지도에서는 생산가능인구→출생자수→유년인구→생산가능인구로 연결되는 양의 

피드백 루프와(R1)와 출산율→출생자수→유년인구→생산가능인구→부양인구비→출산율로 

연결되는 양의 피드백 루프가 고령화를 억제하는 루프로 작용하지만, 고령화→고령화의 사

회경제적 악영향→출산율→출생자수→유년인구→총인구규모→고령화로 연결되는 양의 

피드백 루프(R3)는 반대로 고령화를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인구부양비→출산율→출생자수→유년인구→인구부양비로 이어지는 음의 피드백 

루프(B4)와3) 인구부양비→출산율→출생자수→유년인구→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인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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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로 이어지는 음의 피드백 루프(B5)는 출산율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는 고령화가 지속되

도록 하는 인과순환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생자
수

출산율

가임
여성수

유년인구
(0-14세)

생산가능인구수
(15-64세) 고령인구

(65세 아상) 평균
수명

고령인구
비율(고령화)

인구
부양비

총인구
규모

유년인구
사망자수

유년인구
사망율

+

+

-
+

+

+

+

+

+ +

-

+

+

-

순전출입
인구

+

+

생산가능인구
사망율

고령인구
사망율

생산가능인구
사망자수

고령인구
사망자수

+

-

+

-

+

+

+

+

R1

B2

B4

B1

-

-

B3

B5

R2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악영향

+

-

R3

[그림 2] 인구 고령화 과정의 기본구조를 나타내는 인과지도

이러한 피드백 구조를 볼 때 고령화는 저출산 문제와 얽혀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

에 자기증식적으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심각한 구조는 바로 고령화는 양의 

피드백 구조를 그리며 증폭되고, 출산율은 음의 피드백 구조를 그리면서 억제되어 가는 이

중 구조로 얽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다 결국 일정 시점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티핑(tipping)하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위의 인과지도에서 볼 때 결국 고령화는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변수로서의 성격이 강한 

평균수명과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변수인 출산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고 

볼 때 고령화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출산율 증대를 통한 유년인구의 증가가 총인구의 증

가를 가져와서 고령화 수준을 낮추는 양의 피드백 루프와 시간지연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생산인구증가를 통한 부양인구비 감소에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양의 피드백 루프가 문

제(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는 산술적으로 유년인구의 증가가 곧 고령화 수준의 감소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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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의 기본구조

인구의 고령화는 다차원적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를 의미하

는 고령화가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정부․사회․가족이 사회․경제적으로 보호해야할 약

자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노인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4년 수립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2004)’ 보고서에서

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경제성장 둔화,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 연금 불안정 및 재정수지 악화, 가족기능 약화 및 다양한 복지 요구 

증폭, 세대 간 갈등 첨예화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분야 고령화에 따른 영향

경제성장 둔화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감소 소비․투자위축, 재정악화 등으로 경제

성장 둔화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 저하 

연금 불안정 및 재정수지 

악화

•노인의료비, 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 세입기반 약화, 노인관련 재정

지출 급증으로 재정수지악화

세대 간 갈등 첨예화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부담 증가, 부담의 적정성․형평성 논란 등 

세대 간 갈등 심화

가족기능 약화 및 다양한 

복지 요구 폭증

•가족기능 약화, 가족복지의 국가․사회 공동부담 전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폭증

자료: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2004.

<표 5>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며, 그

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악순환 되어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의 인과순환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보다 거시적이고 근

본적인 관점에서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의 기본구조를 연금 및 재정수지, 경제

성장, 노동부문, 자산(부동산)부문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지방정부도 근본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이러한 영향의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

며, 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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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가 연금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화기금(IMF, 2012)이 우리나라의 연금과 의료비용 등 ‘고령화’ 관련 비용 지출이 

향후 20년 동안 주요 45개국(선진국 25개국과 신흥국 20개국)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날 것

으로 경고한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령화가 

연금지출이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증가폭이 선진 25개국 

평균의 2배나 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악순환 구조에 빠

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7년을 기준으로 고령화 관련 지출이 

전체 사회보장 지출의 70%나 됐다는 사실은 일본마저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올지 경고하는 바가 크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복지 지출 등에 따라 2050년 GDP 대비 복지지출비율이 

16.3%로 정도까지 높아지게 되면 복지지출은 2010년 110조원에서 2050년에는 743조원으

로 불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 채무도 5270조원(GDP의 115.6%)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2011. 3. 10).4)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부담하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1

천만 명이나 줄어들게 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 창출이 감소하고 그 결과 근로소득세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노년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금급

여 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 각종 사회보장비 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커

질 것이다. 또한, 총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총생산 등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령화로 

인해 감소함에 따라 재정수입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재정수지는 계속해서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경로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고령화 시대의 재정적자는 저축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의 구축효과를 통하여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되면 이것이 다시 재정적자를 가속화시키는 악

순환 구조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전승훈, 2009).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금이 장기적으로 고갈되어 후세대의 부담을 통해 현

세대가 이득을 보는 세대 간 부의 이전효과를 초래한다. 후세대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경

우 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고갈을 막고, 연금재정의 균형

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연령층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개인저축과 가

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4)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2050년 우리나라의 GDP 4조830억달러(약 4,560조원)을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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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 이론에서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각 개인은 청․장년기에는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며, 노년기에는 축적된 저축으로부터 소비하게 되는데, 전체 인

구 중 피부양 기간인 유년기와 노년기에 속하는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국가 전체적인 저축

률은 하락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연금수급자 증가, 노인 의료․복지비용 상승 역시 

재정수지를 악화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대

한 OECD의 연구 결과는, 인구구조 고령화는 향후 수십년간 1인당 GDP성장률을 연간 

0.25∼0.75% 내외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OECD국가의 경우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2000∼2050년 기간 중 연평균 GDP성장률이 1.0

∼2.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최경수, 2004).

또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의 과다축적이 이루어져 소

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내수가 침체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비가 증가하여 총저축률이 떨어지고, 총저축률이 떨어지면 

금리가 상승하여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실질국내총생산도 감소할 

것이다.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공급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투자까지 감소

하면 자본스톡 축적이 감소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다(기획재정부, 

2011). 

3) 고령화가 노동부문에 미치는 영향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연계된 인구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 

중에서도 핵심노동력의 비중을 떨어뜨린다. 인구 고령화는 중‧고령층 노동력의 증가를 가

져와 노동력의 질을 하락시키고,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고령화는 

연공급(年功給)의 임금체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 근속년수가 기본급 인상의 기준이 되기 때

문에 고령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 간에 괴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이찬영, 

2011).5) 

한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인력수급에 차질

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정년연장 및 고령자 재취업과 같은 이른바 

고령자의 고용연장 정책들이 도입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층의 취업난을 심화시

5) 고용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과 관련하여 이찬영의 연구(2011)에 따르면 50대 이상 취업

자의 비중이 1% 포인트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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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결국에는 세대 간의 일자리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기도 한다(서울경

제, 2010. 1. 18).

4) 고령화가 자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는 고령화가 진점됨에 따라 자산수요가 감소하여 부동산가격이 폭락할 것이

라는 가설이 존재한다. 강석훈(2009)의 패널분석 연구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을 고려했을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가구자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가구의 가구 적자(지출>소득)가 커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의 

일시적 처분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되고 있다. 

고령화는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

와 부동산시장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는 제일 먼저 인구와 부동산의 분포

에 변화를 초래하고 여기에서 지역 간의 차이가 심각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즉, 도심부보

다는 지방과 대도시 교외부의 부동산 수요와 가치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나중

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부동산가치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조주현, 2011: 5-26).6)  

앞에서 살펴 본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그 충격은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준비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고령자들이 그들의 미래가 빈곤

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나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게 커다란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양적, 질적인 수준 저하는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며, 연금재정의 고갈, 재취업 노인을 위한 일자리 부족, 의료비 부

담증가, 노인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가치의 폭락 등이 초래된다면 고령층의 빈

곤이 심화되어 정부의 노인복지에 대한 공공지출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다. 인구 고령화

에 따라 정부의 재정수입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재정지출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

하는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재정절벽 상황에

서 모든 사회경제적 여건은 더 악화될 것인바 이는 결국 저출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

회경제적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라는 악순환 구조를 가져올 것이다.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앞에서 검토

한 논의들을 시스템 사고에 입각하여 인과지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6) 조주현(2011)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일본의 고령화는 부동산 공가율 증가, 한계통근거리지역의  

지가하락, 신도시 주택의 미분양, 도심부로의 인구회귀 등을 초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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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과지도

[그림 3]의 인과지도는 출산율 하락과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가를 중요한 피드백 구조를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양

의 피드백 루프(R1)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하여 출산율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고령화 

수준이 크게 높아져 노인복지‧의료비‧연금지출 등이 늘어나 젊은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

하는 재정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양의 피드백 루프(R2)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지고 조세수입은 감소하여 

국가재정은 점점 더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 구조에 해당된다. 

이 구조에서는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성장을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이 위축되면 조세수입은 

더욱 더 줄어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당하는데 국가재정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갈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 번째 피드백 루프(R3)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부담이 조세부담을 늘리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구조를 보

여주고 있다. 네 번째 양의 피드백 루프(R4)는 조세부담 등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함

에 따라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는 구조이다.

고령화에 따른 다섯 번째 양의 피드백 루프(R5)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세를 부

담하는 노동인구가 감소하여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라 국가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섯 번째 피드백 루프(R6)는 출산율을 

높이는 투자를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면 고령화 수준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계속해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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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줄어드는 양의 피드백 루프이다. 

[그림 3]에서 첫 번째 음의 피드백 루프(B1)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 지출이 증가하면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재정부담이 늘어나면 국가재정이 악화되어 결국에는 사회개발/복지투

자의 감소로 이어져 노인복지 지출에 제약이 발생하는 피드백 구조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두 번째 음의 피드백 루프(B2)는 국가재정이 억제되는 구조이며, 세 번째 피드백 루프(B3)

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개발/복지투자로 인해 경제개발 투자가 억제되어 지속적으로 경제성

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음의 피드백 루프이다. 네 번째 음의 피드백 루프(B4)도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계속해서 경제성장이 억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들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나 부채증가와 같이 인과순환적 악순환 구조(양의 피드백 루프)에 지배되거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와 같이 자기 억제적 음의 피드백 루프에 지배되고 

있어 문제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Ⅳ.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과 인과순환구조 분석

앞에서는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의 기본적 피드백 구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서는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방 수준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시스템사고를 통해 그 인과순

환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고령

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재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표 4>는 고령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 지방재정 세입, 지방재정 세출, 

그리고 지방재정의 위기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고

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여건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방의 경우 알려진 것

보다 고령화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이만형, 2012),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복지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사무 이양과 여러 가지 무상복지에 대한 요

구가 증대하고 있어 행․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강성원, 

2011). 고령화로 인해 지방의 인구분포가 감소하고, 빈곤계층인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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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단체로서는 심각한 여건변화가 아닐 수 없다(조주현, 2011; 하능식 외, 2009). 

지방재정의 세입부문과 관련된 연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고령화가 지방재

정의 세입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가 부동산 시장의 붕괴

를 초래하고, 산업생산을 떨어뜨리는 한편 소비위축을 가져와 내수시장 침체를 초래하여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장현호, 2012). 고령화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지방

재정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지방세부담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윤석완, 2010; 신두섭, 2009).

고령화가 지방재정의 세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세원별 세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

여 살펴볼 수 있는데,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과세, 소비과세, 거래과세, 보유과세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지방재

정 세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안종범, 2004).

분야 관련 연구 지방재정의 동태성 관련 주요 내용

지

방

행

정

여

건

변

화

이만형(2012) •지방의 경우 알려진 것보다 고령화의 정도가 매우 심함

강성원(2011)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복지를 실시하게 되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

원 부족은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

조주현(2011)

•고령화로 인해 지방과 교외지역의 인구분포는 급격히 줄어들고, 도시

개발사업들의 경제성이 줄어들 것임

•지방 및 교외지역의 공가가 크게 증가할 것임

하능식‧신두섭(2009)

•사회복지 사무의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부족으로 재정압박

이 심각해지고 있음 

•빈곤계층 및 장애인 비중은 노인인구 비중이 클수록 높아지고, 재정자

립도가 높을수록 낮아짐

지

방

재

정

세

입

장현호(2012)

•노인인구 13-14% 사이에서 부동산 시장 붕괴나 자산시장의 버블이 붕

괴되는 현상들이 나타남

•고령화에 따라 지역의 제조업 분야 등에서 산업생산이 줄면 세수가 감

소함

•지역에서 소득이 없어 소비하지 않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의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져 세수 확보의 근간이 취

약해 짐

윤석완(2010) •고령화는 지역소득, 지방세, 세외수입 등 모든 세입을 감소시킴

신두섭(2009)

•고령화는 1인당 지방세 부담률을 늘림

•노인인구가 증가할 경우 사회개발비가 크게 증가

•지방세체계에서 재산과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산가치의 폭락은 지

방세 세입 감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표 6>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동태성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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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련 연구 지방재정의 동태성 관련 주요 내용

지

방

재

정

세

출

고경환(201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2010년 26.7%)하고 있

으며, 자치단체 간에 4배의 격차가 나고 있음

•자치구의 사회복지 예산비율의 증가가 가장 높은 반면 오히려 감소하

는 자치단체도 있어 지역복지의 불균등이 심화될 것 

권봉상(2006)

•고령화에 따른 세출의 증가는 인구감소에 의한 세출의 감소효과 보다 

더 큼

•노인복지 지출 및 노인요양비의 급증으로 지방재정지출 증가

윤석완(2010)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재정지출이 증가함

하능식‧신두섭(2009)
•노인인구비중이 높고 경제개발비 지출 비중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커짐

변재관 외(2002)
•지방자치단체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일

자리 창출에도 많은 재정지출이 소요

지

방

재

정

위

기

장현호(2012)

•무상보육 등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중앙과 지방이 절반씩 부

담하기 때문에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할 것 

윤석완(2010)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재정지출과 세입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짐

•고령인구가 1% 증가할 때 재정부족액은 2.8% 증가

이상용 외(2010)
•고령화의 진전은 복지비지출 증대로 인해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계속된 재정수지 악화를 가져옴

하능식‧신두섭(2009)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증가율에 비해 지방부담금 증가율이 

높아 커다란 지방재정 부담이 되고 있음

서정섭 외(2011)
•고령화 관련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추진되면서 

매칭이 되는 지방비부담이 늘어나 가용재원 잠식현상이 나타남 

(계속)

구분 세목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

소득과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고령화와 그로 인한 인구규모 축소로 인해 세입의   

감소가 예상됨

소비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관련 소비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세입의 감소가 예상됨

재

산

과

세

거래과세 취득세, 등록세 •관련된 거래활동의 위축으로 감소가 예상됨

보유과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관련된 재산의 보유 위축으로 감소가 예상됨

<표 7> 고령화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의 과세종류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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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방자치단체　총인구1) 65세 이상 
노인인구

고령화
비율

재정
자립도

지방세 
세입

(백만원)

세출 
사회보장비
(백만원)

순전출입
인구

고령화

상위 10위

경북 의성군 58,832 19,663 33.4 11.7 16,608 68,142 -499

전남 고흥군 73,924 24,129 32.6 8.6 15,590 64,256 -1,101

경남 합천군 51,092 16,194 31.7 12.7 14,314 55,741 -1,997

경북 군위군 24,736 7,805 31.6 11.7 9,389 24,737 -194

경북 예천군 47,049 14,809 31.5 12.2 10,881 42,740 -282

경북 영양군 18,451 5,804 31.5 10.8 2,708 22,775 -150

경남 의령군 30,162 9,251 30.7 18.9 11,922 37,960 -377

경남 남해군 49,328 15,064 30.5 11.5 10,717 46,890 -838

경남 산청군 35,591 10,710 30.1 14.1 13,866 43,744 288

전남 함평군 36,702 11,000 30.0 10.3 9,404 38,971 -387

평 균 42,587 13,443 31 12 11,540 44,596 -554

<표 8> 고령화 상위 자치단체와 하위단체간의 재정적 특성 비교

지방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비 등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커다란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지출은 

지역별로 매우 불균등하다는 주장이 많다(고경환, 2012; 권봉상, 2006; 윤석완, 2010; 하능

식 외, 2009; 변재관, 2002;). 

지방재정의 위기 측면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지방재정이 커다란 재정부담을 지게 되고 

그로인하여 재정적자는 물론 가용자원 잠식이나 부채증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서정섭 외, 2011).

한편 다음의 <표 8>을 보면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다 명확

하게 파악 할 수 있다. 이 표에는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고령화 정도

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지역과 고령화가 가장 낮은 하위 10개 지역의 고령화 수준, 지방

재정자립도, 지방세 수입, 사회보장비, 순전출입 인구수를 비교하여 놓은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경남 의령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합천군, 경북 군위군 등 고령화가 정도

가 매우 높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지역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울산광역시 북구, 동구, 남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시 북구 등 고령화 정도가 매우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즉, 두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선행변수가 지역요인인지, 고령화 요인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은 자체 세입보다 훨씬 많은 평균 3.86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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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방자치단체　 총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고령화
비율

재정
자립도

지방세  
세입

(백만원)

세출 
사회보장비
(백만원)

순전출입
인구

고령화

하위 10위

울산 북구 177,488 8,880 5.0 35.3 29,680 52,900 3,469

울산 동구 170,764 8,884 5.2 36.3 21,046 47,572 -5,701

울산 남구 344,131 20,081 5.8 45.8 44,453 78,119 -4,190

대전 유성구 281,692 16,692 5.9 32.8 38,660 72,041 11,749

경북 구미시 404,920 24,233 6.0 41.5 247,793 179,331 2,819

경기 오산시 182,516 11,029 6.0 59.2 74,220 64,150 19,880

경기 시흥시 403,797 24,587 6.1 57.1 186,303 146,449 -789

인천 계양구 347,810 22,165 6.4 21.4 19,175 104,984 -1,564

경기 안산시 714,891 45,805 6.4 57.6 305,641  280,292 -2,462

인천 서구 408,068 26,841 6.6 36.0  67,705  141,715 6,090

평 균 343,608 20,920 6 42 103,468 116,755 2,93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탈(http://kosis.kr/) 및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주1): 2010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주2): 2010년 지방예산현황 기준

주3): 사회보장비/지방세수입(44,596/11,540=3.86, 116,755/103,465=1.13),

(계속)

사회보장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나, 반대로 고령화 수준이 낮은 지역은 자체 세입과 비슷한 

수준인 1.13배의 사회보장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또한 고령화의 부담으로 

경남 의령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합천군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이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나 인구 등이 훨씬 많은 울산광역시 북구, 동구, 남구보다도 많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과 인과순환구조 분석

저출산 고령화는 노인인구 비율의 절대적 증가라는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곧 지방행정의 주요 고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새로

운 고객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인들의 증가는 주택, 교통, 복지, 민원, 농업, 의료보건, 환경, 사회보장, 장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요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

다. 즉, 노인복지 서비스 및 사회보장제도 분야의 행정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여기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노인전용 체육시설, 노인용 주

택 등 노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많은 시설의 투자가 새롭게 확대 되어야 하며, 이는 곧 재

정지출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고령인구의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새로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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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의 확대는 계속해서 재정지출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

정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부담 증가는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 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율

에 영향을 미치는 육아, 교육, 여성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 감소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 

이는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여건을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의존적인 지방재정 수입을 크

게 위축시킬 것이다. 

고령화가 지방재정의 동태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최악의 악순환 구조는 지역 내

에 은퇴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빈곤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지방재정 세입이 크게 감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급속

히 늘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최용환 외, 2005).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표 8>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 상의 특성 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러한 관계들 속에 존재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탐색, 그 동태성을 보여주는 인과

지도로 나타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4]의 인과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피드백 루프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연금, 의료비, 

복지지출의 부담이 젊은세대들에게 작용하여 고령인구에 대한 재정부담을 둘러싸고 한편

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출산율의 하락

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고령화를 더욱 심화시켜 결국은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이 더욱 더 증

가하는 피드백 루프(R1과 B1)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림 4]의 인과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음의 피드백루프(B2)는 고령화가 

미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영향중의 하나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가 노인복지 관련 지방재

정 지출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 지방세 세입의 감소에 따라 지방재정 수지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에는 노인복지 지출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구조가 존재함

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양의 피드백루프(R2)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증대와 중앙정부의 복지정

책으로 인해 지방으로의 복지업무이양이 늘어나 이것이 지방정부의 노인복지 지출을 증가

시키고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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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노인인구)

출산율

평균수명
연장

유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노인들의
소득재원

노령가구
부동산
매각

지역
인구규모

부동산
수요

부동산
가격

-

-

-

+

+

+

+

+

-

저축

소비
(내수)

지방재정
수지

노동인구

경제성장
잠재력

지역경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

세대간
갈등(연금남부

저항)

노인복지
수요

노인
복지
지출

노인복지/
사회보장
정책

노동
생산성

지역산업
경제 투자

저출산 지원 및
젊은 세대를
위한 투자

지방세 세입

+

+

+

+

연금
수혜자

연금 납부자

+

+

젊은세대
부담

+

-

+

+

-

노인의료비
지출+

-

-

근로자의
고령화

+
-

+

+ -

+
+

+
+

+

+

+
-

+

+

+

지방재정
지출

+
-

+ 노후생활의
부담

+

+

+

+

노인
빈곤

-

+

+

+

근로소득
+

-

+

+

+ +

+

+

+

-

지역생산
+

+

+
R1

B1

B2

B3

지방정부
부채

-

-

+

-

R3

R4

R5

R6

인구
전출

+

-
-

중앙
정부의
복지업무
이양(보
조금,
교부세)

+

+

+

중앙
정부에
대한
요구/
의존도

+
+

R2

-

[그림 4]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에 대한 인과지도

또한, 세 번째 양의 피드백루프(R3)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수지, 그리고 지역산업경제 

투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감소, 경제성장 잠

재력 하락, 지방세입 감소의 피드백 구조(R4, R5, R6)로 인해 지속적으로 악순환 되는 구조

로 작동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세 번째 음의 피드백루프(B3)는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지방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

되어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부채를 늘리고, 이러한 부채의 증가는 결국 노인복지 지출

과 중앙정부의 복지업무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지출을 더 이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억

제되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고령화와 재정적 측면의 피드백 구조들이 계속해서 작동된다

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재정적 기반이 급격히 붕괴되고, 결국 

재정절벽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둘러싸고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다수의 학자들이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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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시지프스 신드롬(Sisyphus Syndrome)이 대두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유근춘 외, 2004).7) 

Ⅴ. 결 론

이 논문은 고령화와 지방재정 간의 다양한 변수들 사이에는 인과순환적 상호작용 관계

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특성과 관계를 양의 피드백 루프와 음의피드백 루프로 

나타내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고령화가 어떠한 경로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초래하며, 지방재정의 동태성에는 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 설명하고자 하

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고령화 속도와 그 위험성을 살펴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령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기본구조

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과 그 인과순환적 구조들을 

규명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악하며, 첫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장래 인구 고령화의 

정도를 추계 할 때마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를 촉진하는 저출산과 기대수

명연장의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고령화

는 통계청 등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심각해 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고령화 

지진(Age-quake)’이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체의 존립기반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둘째, OECD, UN,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그에 따른 다차원적인 재정적 위험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수준은 광역시 및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

외하고는 모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은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2035년에 

대부분의 도가 고령화 30%를 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다. 넷째,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심각한 구조는 고령화가 양의 피드백 

구조를 그리며 증폭되고, 출산율은 음의 피드백 구조를 그리면서 억제되어가는 이중 구조

로 얽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다 결국 일정 시점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티핑(tipping)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7) 시지프스 신드롬은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형평문제의 

동태성을 보여준다. 시지프스 신드롬은 세대 간 형평문제를 발생시키는 조건들이 상호 연쇄작용을 일으

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안정되지 않고 계속 확대 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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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들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나 부채증

가와 같이 인과순환적 악순환 구조(양의 피드백 루프)에 지배되거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같이 자기 억제적 음의 피드백 루프에 지배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고령화는 지방재정에 다양한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피드백 구조들이 계속해서 작동된다면 앞으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재정적 기반이 급격히 붕괴되고, 결국 재정절벽의 위기에 봉

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시사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의 위험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정책타이밍(policy timing)을 놓치지 말고, 고

령화로 인한 ‘다중적 재정절벽(multi fiscal cliff)’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재정적 전략

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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